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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이 경제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G20(Group of 20)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직후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들의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로 시작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가 터지자 G20을 정상회의로 격상했다. 경제위기의 손실을 여러국가들과 골고루 나눠가지려 했다.
 G20 정상회의가 제시한 경제 위기 해법은 무엇이었나? G20 정상회의는 불안한 세계경제와 정신 나간 금융 체제를 개혁할 수 있을까?

말만 무성한 G20의 금융 규제
G20 정상회의가 회를 거듭하는 동안 금융 규제 방안들은 말만 무성했지, 사실상 규제라고 할 수도 없는 조처로 후퇴하거나 심지어는 기존 규제조차 폐기됐다.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 정상회의와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는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규모를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각종 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규제안은 은행권의 압력으로 점차 후퇴했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수위를 낮추고 시행 시점도 늦추자는 은행들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또한 G20은 대표적인 금융 규제책으로 급부상했던 은행세 도입을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G20이 말하는 금융 규제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G20 정부들의 경기부양책과 긴축정책
2008년 위기가 터지자 대다수 G20 정상들은 대기업들의 도산과 급격한 수요 감소를 막으려고 경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는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을 결정했다. 경기부양책은 세계경제의 추락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 경기부양책은 부자들을 위한 부양이었지 결코 노동자 • 민중을 부양하는 게 아니었다. 게다가 경제 전반이 부채에 더 많이 짓눌리게 했다. 
각국 정부는 이렇게 ‘손실을 사회화’해 놓고 이제 와서는 이를 핑계로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 정상회의에서는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충격적일 정도의 긴축 규모를 보면 위기의 대가를 치를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진다. 학생들은 수업료를 더 많이 내야 하고, 연금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매우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G20 정상회의는 매번 격렬한 항의 시위에 부딪혔다. 런던, 캐나다에서 수만 명이 “우리는 저들의 위기에 대가를 치를 수 없다”며 거리로 나왔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6백만 명이 정부의 연금 삭감 계획에 항의하며 9월 7일과 23일에 총파업을 벌였다. 우리도 오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 강력하게 항의 시위를 하자. 
